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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국회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국회법 제54조의2)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돼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 소속 활동가들은 어제(11/22), 국회 

정보위원장(위원장 이학재)에게 11월 26일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모니터하기 위해 방청을 신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고, 이들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11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국회의 개정 논의를 비공개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국감넷은 국회 정보위에서 국회법 

제54조의2 규정을 들어 방청이 불가하다고 하면,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2.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회의를 ‘비공개’하고 있고, 공청회·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안심사 회의조차도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헌법 제21조 제1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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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공개 원칙은 의사진행의 원칙과 의원의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보장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4. 이에 국감넷 소속된 활동가들은 2018. 11. 26.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한 방청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제54조의2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또한 국회법 관련 규정의 개정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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